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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MB는 경제성장률 7% 달성이라는 허풍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2.9%
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자신이 진정으로 그런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믿지 않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 사기를 쳤던 셈이고, 믿고 있었다
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바보였던 셈이다. 그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7%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6, 70년대에 한국경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과는 엄밀히 말해 양적 성장의 결과였다. 그러나 
양적 성장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자
본을 동원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질적 성장으로 전
환하는 일인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데만 익숙한 우
리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기술을 선도하는 역할로 탈바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은 바로 이 전환기적 난관이다.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질적 성장은
커녕 구조조정이란 초미의 과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허둥대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이 
난국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허구한 날 남의 탓만 하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
할 뿐이다. 조타수 없는 ‘한국호’는 격랑 속에서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MB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역시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래도 경제만은 보수정권이 더 잘 운영한다는 통념은 두 정권을 통해 보기 
좋게 뒤집어지고 말았다. 그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핵심적 이유에 
대한 무지에 있었다. 고속성장시대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그들
의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란 망국적 토목공사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허황된 꿈이 그 좋은 예다. 질
적, 구조적 변혁이 절실한 판에 토목공사에 돈 뿌리는 케케묵은 수법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
다는 것이었는지. 두 정권이 모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도 구태의 좋
은 예다. 손톱만큼이라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의 부작용은 거들떠보지
도 않는 구태 말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흘리는 눈물이 그
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경기부양책은 유일한 문제가 수요 부족에 있을 경우에만 효과를 갖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 우리 경제처럼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경제에서 과도한 경기부양은 마약이나 마찬가지
다. 환자의 병은 고치지 않고 마약으로 고통만 진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셈이다. 두 정권
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우리 경제의 병은 계속 악화일로를 달려온 것이다. 구조조정 문제만 
하더라도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는 가래로도 막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세계 경제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본질적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새 시대에 걸맞
은 새로운 비전을 결여하고 있는 리더십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제 재벌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절실하



게 필요로 하는 것은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경제세력이다. 
박근혜 정권은 남의 탓만 하면서 지난 3년이란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줄 것을 줘야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상식 중 기본상식이다. 자기만 옳다고 우기
는 사람에게 누가 흔쾌히 협조할 생각을 하겠는가. 이런 불통과 아집의 정치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간 데 한 점 의문의 여지가 없다. 4.13 선거혁
명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대통령을 보면 앞으로의 2년도 암담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잃
어버리고 만 8년에 2년을 더해 ‘잃어버린 10년’을 꼭 채우고 물러날 심산인가?       

                 

    


